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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원 방산수출과 미국의 추가 포탄 요청 

한·러 관계 이유로 일부의 판매 반대 의견 

우크라지원,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에 부합 

 

우크라이나 전쟁이 1 년을 지났다. 팬데믹 이후 이 전쟁은 세계를 다시 한번 혼란에 빠뜨렸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질서의 기반인 주권존중을 무시하고 국제질서를 베스트팔렌 체제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행위였다. 이렇듯 역사왜곡과 자국감정에 의한 침략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주변 강대국에 의한 침략으로 없어졌을 수도 있다. 6·25 전쟁으로 국가존망 

위기를 겪었던 우리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혹자는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나토에 대한 협력이 러시아를 자극하여 우리 안보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말한다. 러시아를 건드려서 북러 관계를 복원시키고, 북한을 러시아제 첨단무기로 무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잔류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온몸으로 다가오고 있다. 무려 21 조 원 규모의 

기록적인 방산수출이 폴란드에서 이뤄졌다. 러시아 위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최적 대안이 

한국제 무기였던 것이다. 전쟁이 화력전으로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모두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자, 러시아는 북한에 미국은 우리에게 포탄을 구매해 갔다. 

 



 

 

최근 미국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포탄 구매를 요청했다. 일부 여론은 미국이 구매해 간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될 수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포탄 추가판매로 한·러관계가 

악화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전쟁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는 낫다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유일한 안보동맹국이다. 북핵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에 전략자산을 

보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런데 미국이 필요할 때 포탄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동맹이 

유지될 수 있을까? 6·25 전쟁을 돌이켜 보자.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생존했다. 불법 침략에 맞선 항전을 돕는 것이 과연 국익에 반하는 일인가? 국제질서가 

존중되어야 우리의 안보도 국익도 보장될 수 있다. 

 

물론 러시아와의 문제는 남는다. 한·러의 관계악화가 북·러의 관계복원으로 이뤄지면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에 참여한 한국도 이미 러시아의 제재조치 대상국이다. 우리 정부의 탄약판매는 

우크라이나의 공세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불법 침략에 대한 항전을 돕는 것이다. 즉 대러 

특별조치가 아니라 국제질서의 일반원칙에 의한 조치로 접근하면 된다. 이후 한·러관계 

악화를 선택할지 여부는 러시아가 판단할 문제다. 

 

올해는 6·25 정전 70 주년이자 한미동맹 70 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북한과 중국의 불법적 

침략에 맞서 미국을 포함한 16 개국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지 70 년이다. 

우리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70 년 전 우리 모습을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동참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글로벌 중추국가이자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과거 국제사회의 지원애 보답할 

수 있다. 가치와 질서에 근거하여 국제평화와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한미동맹부터 시작하자. 

 

 

* 본 글은 3 월 1 일자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